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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국민연금은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입자 적용 범위 확대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며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범위를 확대

하였음

	● 1995년 농어촌지역, 1999년 도시지역 자영자까지 순차적으로 지역가입자로 편입시켰음

	● 2003년부터는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임시·일용직까지 포괄하여 가입자 적용 범위를 

확대함

 �국민연금 적용 범위 확대 정책에 따라 전체 가입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그러나 2023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이러한 현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임

	● 가입자 규모 감소가 가입률 하락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다른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함

 �이에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 감소 원인을 국민연금 가입률과 경제활동인구 변화 측면에서 분석하고,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 가입률 가정 설정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손 현 섭 부연구위원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 변화와 
가입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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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 변화

  �국민연금 가입자는 제도 초기인 1988년 12월 약 443만 명에서 2024년 12월 약 2,198만 명으로 

약 5배 증가하였음

	● 사업장가입자는 제도 초기 약 443만 명에서 2024년 12월 약 1,468만 명임

	● 지역가입자는 1995년 농어촌지역 편입으로 약 189만 명에서 시작하여, 1999년 도시지역 확대로 

약 1,082만 명까지 급증하였음. 이후 사업장가입자 범위 확대(1인 이상 사업장)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 12월 약 651만 명임

	● 임의가입자는 2020년 12월 약 40만 명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24년 12월 약 32만 명임

	● 임의계속가입자는 2020년 이후 규모의 등락이 있었으며 2024년 12월 약 48만 명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2022년 12월 약 2,250만 명까지 증가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감소하기 

시작하였음

	● 가입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장가입자는 2023년 12월 약 1,481만 명까지 증가

하였으나, 2024년 12월 약 1,468만 명으로 감소하며 본격적인 감소세로 전환됨

 �이처럼 국민연금 가입자는 제도 확대와 함께 지난 3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2023년을 

전환점으로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본 고에서는 전체 가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의무가입 대상인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표 1> 연도별·가입종별 국민연금 가입자 수
(단위 : 명)

구분 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1988.12.31. 4,432,695 4,431,039 - 1,370 286

1992.12.31. 5,021,159 4,977,441 - 32,238 11,480

1995.12.31. 7,496,623 5,541,966 1,890,187 48,710 15,760

1999.12.31. 16,261,889 5,238,149 10,822,302 32,868 168,570

2020.12.31. 22,107,028 14,320,025 6,898,118 362,328 526,557

2021.12.31. 22,347,586 14,580,825 6,827,009 396,632 543,120

2022.12.31. 22,497,819 14,785,761 6,845,744 365,487 500,827

2023.12.31. 22,384,787 14,812,062 6,714,114 324,601 534,010

2024.12.31. 21,984,003 14,675,745 6,513,108 315,926 479,224

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공표통계(2024.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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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 변화 원인 분석

  �가입자 규모 변화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률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함

	● 가입률은 가입 대상 인구 중에서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율 지표로서 상대적인 지표임

	●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소득에 기반하여 보험료와 급여가 결정되는 구조이며 의무가입 대상인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대부분 경제활동인구가 가입 대상임 

	●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률은 18~59세 경제활동인구 대비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비율로 

정의함

 �최근 10년간(2015~2024년) 국민연금 가입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90.4% 수준에서 2024년 

94.3% 수준까지 증가하였음

	● 국민연금 가입률은 2019년 92.3%에서 2020년 94.7%로 상승한 이후 소폭 등락은 있으나 94%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높은 가입률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1> 최근 10년간 국민연금 가입률 변화

(단위 : %, 해당연도 12월 기준)

 

자료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공표통계와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조사 원자료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18~59세 경제활동인구 추이는 2020년 2,241만 명 수준에서 2023년 2,270만 명 수준으로 증가

하였으며 2024년 2,248만 명 수준임

	● 인구(18~59세)는 2020년 3,125만 명에서 2024년 2,982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18~59세 인구에서 인구 규모가 큰 코호트(베이비붐 세대 등)는 유출되고 인구 규모가 작은 

코호트가 유입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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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반해, 경제활동참가율(18~59세)은 2020년 71.7%에서 2024년 75.4%까지 증가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로 인해 경제활동인구는 2023년까지 

증가한 후 2024년에 소폭 감소함

<표 2> 최근 5년간 18~59세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 : 만 명, %, 해당연도 12월 기준)

연도 인구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2020 3,125 2,241 71.7

2021 3,097 2,266 73.2

2022 3,052 2,267 74.3

2023 3,016 2,270 75.3

2024 2,982 2,248 75.4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최근 5년간(2019~2023년) 18~59세 직역연금 가입자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173만 명 수준에서 

2023년 183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 경제활동인구 대비 직역연금 가입자 비율은 2019년 약 7.5% 수준에서 2023년 약 8.1% 수준까지 

증가하였음

<표 3> 최근 5년간 18~59세 직역연금 가입자 추이
(단위 : 만 명, %)

연도 경제활동인구(A) 직역연금 가입자주)(B) (B)/(A)

2019 2,317 173 7.5

2020 2,241 176 7.9

2021 2,266 180 7.9

2022 2,267 183 8.1

2023 2,270 183 8.1

주 : 직역연금 가입자는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 가입자를 합친 수치임

자료: 국가데이터처, 연금통계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을 18~59세 인구, 경제활동인구, 국민연금 가입률로 구분할 

수 있음

	● 이 중에서 국민연금 가입률은 94%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직역연금 가입자까지 고려하면 

충분히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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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난 재정추계 국민연금 가입률 가정 

 �국민연금은 주기적으로(5년마다) 재정추계를 실시함

	● 2003년 1차 재정추계를 시작으로 2023년 5차 재정추계까지 실시하였음 

	● 추계모형에서 가입자를 전망할 때 경제활동참가율, 국민연금 가입률 및 지역가입자 비율을 적용

하여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함

	- 이러한 기본 체계는 2차 재정추계 방법론부터 구축되었음

<그림 2> 가입자 전망 개념도

경제활동인구

1-경제활동참가율 1-가입률

임의가입자비율

당연적용가입자

비경활인구 당연적용제외자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18-59세 인구

자료 : 재정추계분석실(2022)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 2021, p.49

 �이러한 가입자 전망 기본 체계 내에서 국민연금 가입률 가정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음

	● 2차 재정추계(2008년) : 최근 실적(82.8%)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3차 재정추계(2013년) : 90.0%까지 상승 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4차 재정추계(2018년) : 93.0%까지 상승 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5차 재정추계(2023년) : 94.1%까지 상승 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2차 재정추계를 제외하고 국민연금 가입률 가정은 과거 추세 등을 고려하여 목표 가입률까지 상승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 이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과거 국민연금 가입률 상승 추세를 

반영한 결과임 

 �다만,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현재 국민연금 가입률은 약 94%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직역연금 

가입자를 포함하면 경제활동인구 대부분이 공적연금에 가입된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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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향후 재정추계 시 추가적인 가입률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정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5. 요약 및 시사점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2023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이는 

가입률 하락이 아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임

	● 국민연금 가입률은 2024년 기준 94.3%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직역연금 가입자까지 

고려하면 경제활동인구 대부분이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음

	● 가입자 감소의 주요 원인은 18~59세 인구 감소이며,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으로 일부 상쇄

되었으나 2024년부터 경제활동인구도 감소세로 전환됨

 �국민연금 가입률은 이미 포화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재정추계 시 가입률 가정 설정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과거 재정추계에서는 지속적인 가입률 상승을 가정하였으나(3차: 90%, 4차: 93%, 5차: 

94.1%), 현재 수준을 고려할 때 추가 상승 가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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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제시한 모든 수치는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임

1. 들어가며

	●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중고령자의 노동력 활용을 극대화할 필요성 증대

	- 2017년 7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4년 7월 

노인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 10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중 노인 

인구(1,075.0만 명)는 전체 인구(5,114.3만 명)의 21.0% 수준으로 지속해서 증가 추세

	- 장래인구추계결과에 따르면(통계청, 2023)*,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를 기점으로 2020년대 

연평균 32만 명, 2030년대 연평균 50만 명 등 생산연령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통계청. (2023).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2016년 정년(60세) 의무화 정책이 시행되었고, 정년 연장 및 

계속고용제도 등 고령자 고용활성화 정책이 확대 시행 되면서 중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꾸준히 상승

	- 후술하였다시피 지난 20년 간 50세 이상 모든 연령대의 취업률이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정년 

이후 70대 초반까지의 경제활동 지속이 일종의 표준으로 자리 매김

	●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정년 간의 구조적 괴리로 인한 중고령기의 소득 절벽 문제와 국민연금 

보장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

	- 현행 제도 하에서 정년(또는 의무가입상한연령)은 60세이나 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은 2025년 

기준 63세(2033년까지 65세로 상향 조정 중)로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의 제도 공백기 발생

	- 60세를 기점으로 공적연금 적용 상태가 급변하지만 경제활동 참여는 65세 이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제도와 현실 간 괴리 존재

	- 사적 이전에 대한 노후 소득 의존도가 점차 약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공백으로 인해 정년 

이후 연금 수급 개시 이전까지 생계형 경제활동 지속이 불가피한 상황

	● 중고령기의 제도 공백으로 인한 소득절벽은 노후 소득 불안과 빈곤 위험을 심화시키는 장애물로 작동

한 신 실 부연구위원

중고령자 공적연금  
적용 실태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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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은 생애 근로 기간의 소득을 노후로 이연하여 은퇴 후에도 적정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본연의 목적이 있으나, 

	- 제도 간 부정합으로 소득 평탄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특정 연령기에 적용 사각

지대가 광범위하게 발생

	●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중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양태와 공적연금 적용 실태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 특히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국민연금의 소득 평탄화 기능과 보장성을 어떻게 훼손하고 있는지 

규명하고, 

	- 이를 바탕으로 중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와 국민연금 기능 간 정합성을 제고 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하고자 함

• 분석 자료 :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본조사 (1차~10차)
  - �조사 목적 : 중고령자 가구의 경제상황, 중고령자의 고용현황 및 퇴직, 건강, 가족관계, 노후보장 현황 등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정책을 위한 체계적인 자료 구축
  - 조사 대상 :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가구원으로 있는 가구 및 50세 이상 중고령자

• 분석 기간 : 2005년(1차)부터 2023년(10차)까지

• 분석 대상 : 만 50세 이상 중고령자 개인 약 8,000여 명

• 모든 분석은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것으로, 해당 시점 한국 사회 중고령자에 대한 분석 결과임

•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조사 결과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is.kr/) 또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홈페이지
(http://www.kreis.or.kr)를 참조할 것

2. 중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양태 변화

 �중고령기 전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율의 전반적인 증가

	● 2000년대 이후, 추진된 일련의 고령자 고용 활성화 정책의 효과가 누적되면서 50세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취업률이 지속해서 상승

<연령대별 취업률 추이>

연령대 2005년(A) 2013년 2023년(B) 증감(B-A)

50-54세 66.2% 74.3% 82.4% 16.2%p

55-59세 58.4% 67.5% 75.7% 17.3%p

60-64세 50.5% 52.7% 69.7% 19.2%p

65-69세 37.9% 44.2% 54.8% 16.9%p

70-74세 30.0% 34.8% 41.2% 1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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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년간 여성 중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도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고령 여성의 취업률이 

중고령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구조적인 성별 격차가 지속되는 경향 

<성별 경제활동 참여상태 변화 양상>
(단위 : %, 2023년 기준, 左-남성/右-여성)

주) 분석대상은 50세 이상 65세 미만 중고령자임

	● 특히, 2010년대 이후 임금근로자 비율이 상승하는 등 고용형태 변화가 가속화되는 현상이 관찰

	- 50대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소폭 증가하는 가운데 다수가 비임금근로자로서 종사하고 

있는 양상이 확인

	- 60대 초반의 경우, 연금수급개시연령 상향 조정과 연계된 고용연계정책(임금피크제, 계속고용

제도, 점진적 은퇴제도 등)의 영향으로 임금근로 비율이 증가

	- 이외에도 기초연금 근로소득공제 및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고령자 고용안정장려금 도입 등으로 

고령층 임금근로 참여가 70대까지 확장

<연령대별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 추이>

연령대 2005년(A) 2013년 2023년(B) 연평균 증가율

50-54세 50.7% 58.2% 55.3% 1.0%

55-59세 45.5% 57.8% 54.6% 2.0%

60-64세 35.9% 37.0% 52.8% 4.4%

65-69세 29.8% 34.3% 48.5% 5.6%

70-74세 13.1% 25.4% 41.3% 13.6%

	● 정년연장과 계속고용제도의 효과로 현재 일자리의 임금(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50대부터 60대 초반까지 유지되다가 65세를 기점으로 점감 하는 양상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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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환경 변화에 따라 임금(소득) 수준이 급감하는 시기가 점차 늦어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감하는 궤적은 일관

	- 중고령 여성의 절대 임금(소득) 수준이 증가하였음에도 남성의 소득 증가 속도가 더 빨라 성별 

임금(소득) 격차는 잔존

	- 특히, 여성 중고령자의 비정규(소규모 자영업 또는 무급가족 종사) 집중 현상,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 촉진 정책의 결과 현재 일자리에서 성별 임금(소득) 격차 지속

<주요 연도 기준 현재 일자리의 월평균 임금(소득)>

(단위 : 만원)

주) 연도별 소득의 극단치를 사분위수를 기준으로 조정(1분위수또는 3분위수±1.5 사분위수를 기준으로 트리밍)하였음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 변화와 노후 미준비 사유의 구조적 전환

	● 2010년대 말, 정년 의무화 정책의 안착, 국민연금의 낮은 보장성으로 인한 노후 빈곤 및 장수 

리스크 등 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노후준비 필요성 증대

	- 전체 중고령자의 노후 준비율이 10년간 38.6%에서 49.4%로 10.8%p 상승하여 약 절반의 

중고령자가 노후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사회 정착

	● 노후 준비에 대한 태도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구체적이면서 실용적인 노후 준비 방안에 대한 

제도적 지원 필요

	- 노후를 준비하지 않은 중고령자의 미준비 사유가 준비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경제적 제약 

사유에서 향후 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노후 준비에 대한 태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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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 노후준비율>
(단위 : %)

<노후 미준비 사유>
(단위 : 만 원)

주1) 연령대별 노후준비율은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75세 미만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임

2) 노후 미준비 사유는 현재 취업상태에 있으면서 노후 준비가 안되었다고 응답한 75세 미만 중고령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임

 �경제활동 연령기의 구조적 연장과 노후준비역량 증대

	● 2013년 이후 중고령층 전 연령대에서 은퇴 비율이 지속해서 낮아지는 가운데 60대 초반의 은퇴 

비율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며, 60대 후반과 70대 초반에서의 은퇴 비율도 동반 하락

	● 경제활동 참가율 및 은퇴 비율의 감소와 함께 현재 일자리의 임금 수준이 증가하면서 노후준비 

역량이 개선됨

	- 특히, 현재 소득이 은퇴 후 필요 생활비*를 크게 상회하는 구조는 소득이연을 통한 노후대비역량이 

충분한 상황임을 단적으로 보여줌

* �은퇴 후 필요생활비 : 생계를 목적으로 근로 및 소득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자리를 더 이상 

찾지 않고 있으며 찾을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를 은퇴라고 할 때, 은퇴 이후 생활을 위해 필요한 1인가구의 생활비

<연령대별 은퇴율>

(단위 : %)

<현재일자리 소득과 은퇴 후 필요생활비>

(단위 : 만 원)

주) 현재일자리 소득과 은퇴 후 필요생활비는 현재 취업상태에 있고 은퇴 계획이 있는 60-74세 중고령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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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 소득평탄화 기능의 훼손과 구조적 문제*

* 공적연금 적용 실태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제10차 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시점은 2023년임

 �공적연금 적용 실태와 현실 간의 괴리

	● 65세 이후까지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경향이 뚜렷함에도 공적연금 적용 상태는 60세를 기점으로 

급변

	- 60세를 기점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급감하고, 수급자 또는 비해당자가 급증하는 구조적 전환점을 

확인

	- 50대 후반 부터 경제활동 참여와 국민연금 적용 상태 간 구조적 분리가 시작되면서 국민연금을 

통한 소득평탄화 및 노후 준비 기회가 제약

	● 정년과 수급개시 연령 간 괴리에 따른 제도 설계의 구조적 한계로 60대 초반 가입 자격을 상실

하였으나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제도 적용의 사각지대 발생

	- 제도 공백으로 인한 소득절벽은 생계형 경제활동 지속을 불가피하게 만들며, 국민연금이 추구하는 

‘생애 근로소득의 노후 이연’이라는 소득평탄화 기능과 정면으로 배치

	- 60대 중고령자의 경우, 취업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가입 자격을 유지하는 비율은 연령 증가에 따라 

급감하는 구조

	- 정년과 연금수급개시연령 사이에 위치한 상당한 비중의 비해당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충함으로써 연금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 지원 방안 모색 필요

<경제활동 참여 상태>

(단위 : %,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적용 상태>

(단위 : %, 2023년 기준)

 �중고령기 경제활동 참여와 연금 적용의 비대칭

	● 50대 중고령자의 경우, 비취업상태에서도 상당수가 취업 상태와 무관하게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양상이 뚜렷

	● 60대 중고령자의 경우, 취업 상태에 있음에도 가입 자격을 유지하는 비율이 연령 증가에 따라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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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상태임에도 의무가입연령 초과, 저소득 등에 기인해 국민연금에서 배제된 사각지대가 난제화

되고 있음

	● 현실과 제도 간 비대칭은 국민연금의 소득평탄화 기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면서 다수의 중고령자를 

은퇴 후 급격한 소득 감소와 빈곤 위험에 노출시키는 원인으로 작동

<취업상태별 공적연금 적용 상태>

(단위 : %, 2023년 기준, 左-취업/右-비취업)

주) 분석대상은 50세 이상 75세 미만 중고령자임

 �노동시장 이중 구조에 따른 고용형태별 적용 격차

	● 정규직 근로자는 안정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는 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는 현실은 중고령기에 더 뚜렷하게 관찰됨

	- 상용직의 경우, 86.2%가 국민연금에 적용되어 가장 높은 적용률을 보이는 반면, 임시직 37.1%, 

일용직 29.8%로 임금근로자의 고용관계에 따른 적용률의 차이가 현저

	- 50대 자영업의 경우, 가족주의 문화에 기반하여 배우자의 지원(무급종사)을 통해 인건비를 절약

하는 과정에서 이들 배우자(무급가족종사자)의 연금 사각지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중고령자의 고용형태별 국민연금 적용상태>

(단위 : %, 2023년 기준)

주) 분석대상은 50세 이상 65세 미만 중고령자 중 취업자이며, 공적연금 수급자 및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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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납부 단절에 따른 생애 기여 이력의 불연속

	● 50세 이상 중고령 국민연금 가입자 중 약 6.8%는 납부 예외 및 단순 미납 등으로 기여 이력 

확보에 난항을 경험

	- 50대 초중반에서 납부 예외 및 단순 미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주된 미납 사유는 

실직 및 휴직, 사업중단(45.8%), 경제적 부담(43.2%)임

	● 경제활동 참여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중고령기 기여 이력 단절은 가입기간 부족으로 이어져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역할을 수행

	- 생애 근로기간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여 충분한 가입기간을 확보해야 적정 수준의 연금 수급을 

기대할 수 있으나, 중고령기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및 제도 공백으로 인한 납부 단절은 가입기간 

부족으로 이어져 수급자격 미충족 또는 낮은 급여 수준을 초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실태>

(단위 : %, 2023년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사유>

(단위 : %, 2023년 기준)

주) 50세 이상 65세 미만 중고령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임

4.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

 �정년-수급개시연령 간 제도 공백 해소

	● 정년-연금수급개시연령 간 소득절벽 완화를 위해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등 점진적 수급제도를 

개편 및 활성화 하는 방안을 모색 및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정년(가입상한연령)과 수급개시연령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편의 시급성 대두

	● 현 시점에서는 정년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60대 초반 중고령자가 수급개시연령 이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 기간을 확충함으로써 생애 소득의 노후 이연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 및 계속 고용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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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컨대, 고령자 고용장려금 수급 사업장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을 유인하는 

정책 연계 강화를 통해 60대 초중반 근로자의 연금 적용 공백 최소화 필요

 �고용형태별 적용 격차 해소

	● 임시직 및 일용직 등 비정규직 중고령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또는 임의계속 가입 유인 제고를 

위한 사업주 인센티브 확대 및 가입 지원 제도 적용 기준 완화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국민

연금을 통해 노후까지 연장되는 구조를 개선

	●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에 연계한 가입지원 제도 도입 또는 임의가입 장려 등을 

통해 가족주의 문화와 개인주의적 제도 간 비정합성 완화 필요

 �기여이력 단절 방지

	● 저임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보험료 미납 및 가입 불응을 방지하기 위해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 대한 다양한 가입 지원책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중고령기 소득 감소시에 기여 이력 유지 

지원

	● 중고령기 생애주된일자리에서 퇴직후 경험하는 잦은 실직·휴직·사업중단 등 납부 유예 기간에 

대한 실업크레딧 및 재취업 후 추후납부를 유인하는 정책 설계를 통해 노동시장 생애주기 

불연속성에 대한 사후 대응 체계 구축

 �장기적 제도 개편 의제

	●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되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이 70대까지 확산된 

현실을 고려한 의무가입연령 상향 검토

	- 다만, 불안정 고용, 낮은 임금 수준 등 고령자의 노동 환경을 감안하여 조기수급·연기수급·부분

수급 등 다양한 급여 형태의 선택권 확대와 같은 유연한 수급체계 도입 병행

	● 정규직 중심 제도 설계에서 비정규직,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포괄하는 

적용체계 재설계를 통해 중고령자가 노출되기 쉬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제도 간 구조적 모순 

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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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가며

	● 공적연금 적용 실태와 관련 동향을 분석하고, 중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상태에 따른 국민연금의 

소득평탄화 기능이 어떻게 훼손되고 있는지를 검토

	- 지난 20여년 간 정년연장 및 고용활성화정책 등으로 전연령대에서 중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였으나, 

	- 고용형태별 적용 격차, 60세를 기점으로 한 연금 적용상태의 급변, 정년과 수급개시연령 간 

3~5년의 제도 공백 등으로 인해 제도와 현실 간 비정합성이 난제화

	● 제도와 현실 간 괴리는 국민연금이 추구하는 경제활동연령기 소득의 노후 이연을 통한 소득평탄화 

기능을 구조적으로 훼손하는 동인으로 작동

	- 경제활동을 지속함에도 국민연금 가입을 못하거나, 노동시장 불안정으로 기여이력이 단절되거나, 

비정규직·무급가족종사 등으로 제도에서 배제되는 구조속에서 중고령자의 노후 빈곤 위험이 증대

	● 중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와 공적연금 기능 간 정합성을 제고하는 것은 단순히 연금제도 개선의 

문제를 넘어 고령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 과제임

	-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및 소득평탄화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년-수급개시연령 간 소득

공백 해소, 고용형태별 적용 격차 완화, 기여이력 단절 방지 등의 정책이 시급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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